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김상곤 등이 위장전입이나 논문표

절로 곤욕을 치렀다.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이 “자승자박”

이 되어 새 정부를 옥죄고 있다(문현구 2017). 수구 기득권 

세력은 공직배제 5대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며 문재인 정부

를 공격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거나 참여정부 시절의 ‘코드인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참사 정부인가? 

과연 문재인 정부가 치솟은 지지율만 믿고 엉터리 공직후

보자를 남발했을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국무총리와 

장관급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성적을 정권 별로 살펴보자. 

후보자가 낙마를 했거나, 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되었

거나, 부적격 의견임에도 임명된 비율은 참여정부가 16%로 

가장 낮았고 이명박근혜 정부가 각각 53.1%와 51.5%로 크

게 높았다(박경원 2017). 문재인 정부는 7월 4일 기준으로 

33.3%였다. 낙마 비율만 봐도 참여정부는 3.7% (=3/81)였고, 

이명박근혜 정부는 각각 8.8% (=10/113)와 10.1% (=10/99)였
고, 새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를 하여 

6.7% (=1/15)였다. 청문회 보고서 없이 혹은 부적격 의견임

에도 임명을 강행한 비율은 참여정부가 12.3%, 이명박근혜 

정부가 44.2%와 41.4%였다. 문재인 정부는 26.7%였다. 결국 

인사참사가 있다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근

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노무현 정부의 ‘코

드인사’와 ‘회전문인사’를 떠올린다. 이명박 정권의 ‘회전문 

인사’와 박근혜 정권의 ‘수첩인사’와 ‘밀봉인사’는 벌써 사

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진 듯하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절반

이 넘는 후보자가 논란거리가 되었음에도 어찌하여 비난은 

참여정부가 받는 것일까? 어찌하여 이명박근혜 정부가 ‘코

드인사’했다며 비판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까? ‘코

드’로 치면 김용준, 문창극, 이완구, 황교안, 김진태, 이경재 

같은 기라성綺羅星들이 즐비하지 않은가? 

마법에 걸린 나라?

조기숙(2007)은 이런 황당한 현상을 조선, 동아, 문화 일

보(조중동이라기보다는 조동문)로 상징되는 기득권 세력의 

주술로 설명했다. 조동문이 참여정부를 저주하는 주술을 만

들면 보수와 진보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른 언론에그 주술

을 읊어 대고, 급기야는 진보언론(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과 여당

(열린우리당)까지 합세했다(40-42쪽). 일반 시민들은 이런 마법에 

홀려 사실과 진실을 깨닫지 못했다. 참여정부는 담론 혹은 프레임 

경쟁에서 무기력하게 패했고, 부당하게 그리고 박하게 평가받았

고,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고, 무방비 상태로 얻어터지고 짓밟혔다.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이 불편한 이유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데 5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상식

에 가깝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원칙(예컨대, 성범죄자 배제)을 

선호할 수도 있다. 조세와 공납과 역은 옛부터 내려온 나라의 기본

이니 납세, 병역, 재산형성이 떳떳하지 못한 자를 공직에 배제하는 

것은 합당하다. 다만 주민등록법 37조에 근거한 ‘위장전입’ 여부

만으로 공직자의 자질을 판단하거나 표절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운 

일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나치다. 차라리 투기와 탈세 

문제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보거나 (그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신고

했는지) 패륜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따지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공직배제 원칙이 불편해 보이는 이유는 그 내용이 부적절해서

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구 정권과 차별화되는 선명성을  부각

하려다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인사참

사’에 분노하고 좌절했던 시민들을 달래주고 그  눈높이에 맞춰줘

야 한다는 강박이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들과는 무조건 달라야 한

다는 지나친 강박이 무리수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말하자면 표현

할 자유를 억압하는 법규정에 눌려 지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

기검열’을 하고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어리석음이다. 참여

정부에서 과반인 152석을 얻은 열린우리당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

고 (한번도 그런 힘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무기력했던 것처럼 지

지율이 8할인 문재인 정부도 그 힘을 실감하지 못하고 얼떨떨 하

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만큼 수구 기득권 세력의 힘이 세다는 뜻

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판을 깨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직배제 원칙은 상식에 가까운 문제 (조세, 재산형성, 병역, 패

륜범죄 등)에 치중했어야 했다. 쓸데없는 논란거리가 되는 일을 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주 심각한 수준부터 시작하고 점차 

폭을 넓혔어야 한다. 과거 10여 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살아

남은 자들 중에서 고위 공직자를 찾아야 한다면 배제 대상의 폭과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했어야 했다(야당의 비난을 받은 이후에 이

를 깨달았음이 아쉽다). 물론 공직자들 중에 원칙에 꼭 맞는 사람

이 드물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배제 5대 원칙은 소정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과격’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나치게 방어

와 수세에 촛점을 두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진 뒤 수구 기득권 세

력의  반격을 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열린우리당의 어리석음

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촛불민심으로 만들어 준 정권임을 되새

겨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바라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정도를 걸

어가야 한다. 민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문현구. 2017. ‘화려한 출발’ 문재인 정부,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에 자승자박. <데일리안>. 5월 7일. http://www.dailian.
co.kr/news/view/635809

박경원. 2017. 인사청문대해부 1: 논란인사 비율,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 정부 순으로 높았다. <SBS News>. 6월 28일.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66883 

조기숙. 2007. <마법에 걸린 나라>. 서울: 지식공작소.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이 불편한 이유

월간

최
소
주
의
행
정
학

제
2
권
6
호

2
0
1
7
년
6
월

© 최소주의행정학  만듦새: 행정학웹진 글장인: 박헌명 펴낸이: 박헌명 펴낸날: 2017년 7월 6일

문재인 정부는 

공직 배제 5
대 원칙을 내세웠다.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부터 병역회피, 부

동산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표절에 연

루된 사람을 고위 공

직에 임명하지 않겠다

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